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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MF이후 위축된 건설경기의 회복 부진과 더불어 2000들어 진행된 각종 관련

제도들의 변화는 건설업계에 부실·부적격 업체를 급증시킴.   

• 2000년도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59조 1,000억 원1)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3% 증가하였으나, 199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78.9% 수준에 불과함.

•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2차에 걸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은 부

채 규모가 큰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금융비용에 따른 압박을 가함과 동시

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심각한 자금 유동성 경색 현상

을 초래, 대형 업체들의 부실화를 촉진함.2)

• 한편, 2000년 들어 추진된 실적평가 제외 대상 공사의 확대, 건설공제조합

출자 의무화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들은 paper company나

handphone company와 같이 건설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됨. 

— 이와 같이 2000년 들어 부실3). 부적격 업체가 증가하였으나 그간 이러한 업체

들의 퇴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는 지금까지 일단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경쟁력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생존하여야 한다는 기득권 의식이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업체 퇴출에

대한 거부감이 상존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부실·부적격업체의 증가는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

1) 2000년도 계약액은 총 공사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잠정 집계치임.
2) 200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상장 건설업체 47개 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인
업체는 17개 사에 불과하며, 업체 당 평균 부채는 8,862억 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현
재 100대 건설업체 중 37개 사가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상태임.
3) 여기서“부실업체”란 경영악화로 재무적 어려움(financial distress)이나 경제적 어려움
(economic distress)에 처한 기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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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해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등 건

전한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부실·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바람직

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이와 같이 부실·부적격 업체의 증가에 따르는 문제점이 노정되자 최근 정부

는 이들을 선별하여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 

• 대형 부실기업의 퇴출은 지난 11월초 추진된 제2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처리 방향이 결정됨. 

• 그러나 부적격업체의 경우에는 최근 광범위한 실사(實査)를 통하여 그 현

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퇴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아

직 미비한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일반건설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부적격업체의 증가 실태를 파악함과 더불어 현행 건설관련 제

도 중 부적격업체의 배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함. 

• 둘째, 부적격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외국의 시스템을 검토하고 시

사점을 도출함. 

• 셋째, 부적격업체의 현황에 대한 파악과 외국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배제 원활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

고 그에 따라 고려 가능한 대안들을 평가,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의 쟁점이 되는 현안문제에 대한 파악은 대한건설협회의 담당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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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실무적인 대안의 제시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과정

을 거침. 

— 또한, 업체 증가와 부적격업체 현황 등은 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기존

통계자료에 의존하였으며, 현행 관련 제도와 외국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

구들과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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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적격 업체 증가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 IMF이후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각종

진입 규제의 완화로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함(<그림Ⅱ-1> 참조). 

•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9. 4. 15) 및 등록기준 완화, 10억원 미만

공사입찰시 시공경험 평가 제외(‘00. 4),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 임의화(‘00.

7) 등의 조치는 IMF이후 기업의 대폭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창업의

증가와 더불어 업체 수를 급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 이에 따라 1999년 말 5,137개 사이던 업체 수가 2000년 12월말에는 7,971

개 사로 2,834개 사가 증가함. 특히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 평가

가 제외된 이후인 2000년 5∼6월에는 월 평균 약 156개 사가, 공제조합

출자가 임의화된 이후인 7월 이후에는 월 평균 약 400개 사가 증가한 것으

<<그그림림ⅡⅡ--11>>  시시기기별별··면면허허별별 업업체체 수수 증증가가 현현황황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 년호.

공제조합가입 임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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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계됨. 이는 199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약 2.5배에 달하는 수

치임(<표Ⅱ-1> 참조). 

— 증가 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면허별로는 건축, 토목의 단일 면허 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함. 

• 자본금 규모별로는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

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즉, 1999년 증가한 업체 중 53.2%가 10억원 미만 업

체인 반면, 2000년도 증가한 업체 총 2,497개사4)중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

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91%임.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업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문제는 업체 수 증가 자체라기 보다는「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실제 공사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가 양산되는데 있음. 

• 이러한 부적격업체의 양산은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나아가 정상업체의 수

주 물량을 감소시켜 경영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정상 업체를 부실화시키는

원인이 됨. 

4) 여기서의 증가 업체 수는 <표Ⅱ-1>의 증가 업체 수와 차이가 있음. 이는 <표Ⅱ-1>의
증가 업체 수는 당월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업체의 양도, 합병, 파산
등 업체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반면, 2,497개의 수치에는 변동사항이 모두 반영
되었기 때문임. 

<<표표ⅡⅡ -- 11>>    22000000년년도도 신신규규 등등록록업업체체 현현황황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단위 : 개사

구 분

1999

2000

1

25

55

2

120

97

3

241

120

4

189

113

5

101

157

6

57

156

7

93

336

8

148

427

9

141

458

10

112

466

11

67

318

12

72

-

계

1,366

2,703



6·부적격 업체 퇴출·배제 원활화 방안

— 정부가‘부실기업 퇴출 작업단’을 구성, 부적격업체의 실태를 1차 서면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 10월 현재「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에 미달

된 부적격업체는 1,967개 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자 보유가 미

달된 업체가 31.3%(816개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소재지, 대표자

및 주소가 동일한 업체가 24.3%(634개사), 자본금 미달인 업체가

18.2%(475개사)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표ⅡⅡ -- 22>>    자자본본금금 규규모모별별 업업체체 수수 증증가가 현현황황

<<그그림림ⅡⅡ -- 22>>지지역역별별 업업체체 수수 증증가가 현현황황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 년호.

자료 : 대한건설협회.

단위: 개사, % 

기준년월

2000.11.27

전년대비증가율

1999.12.31

1998.12.31

1997.12.31

1000
억 이상

56

-1.75

57

49

50

500∼1000
억 미만

37

8.82

34

34

30

200∼500
억 미만

60

3.45

58

51

64

100∼200
억 미만

83

7.79

77

71

64

50∼100
억 미만

197

4.79

188

153

151

20∼50
억 미만

767

5.36

728

694

656

10∼20
억 미만

2,056

19.05

1,727

1,479

1,255

10
억 미만

4,050

128.04

1,7761,

270

1,164

미신고

336

-32.80

500

393

454

전체

7,642

48.53

5,145

4,194

3,888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개 사

서울
경기인천
지방

12 12 1 3 5 7 9 11 1 3 5 7 9 년 / 월

1995    1997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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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이 40.5%를 차지하였으며, 지방

업체가 59.5%를 차지함. 

2. 부적격업체 증가 원인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격업체는 ① 기존업체 중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

태로 전락한 업체와 ②「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

<<표표ⅡⅡ -- 33>>    부부적적격격업업체체 실실태태

주 : 조사 항목별 업체 수 합계와 전체 부실 및 부적격업체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항목별로 업체
수가 중복되기 때문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2000. 10.

단위: 개사, % 

내 역

부실 및 부적격 업체 수

업체 수

1,967

475(18.2)

107(4.1)

634(24.3)

353(14.2)

153(5.9)

816(31.3)

51(2.0)

2,607(100.0)

자본금 미달

실적 미달

소재지, 대표자, 주소 동일

경력임원 미보유 및 미제출

연락두절

기술자 보유 미달

조경, 포지 미달

합 계

<<표표ⅡⅡ -- 44>>    지지역역별별 부부적적격격 업업체체 실실태태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2000.10.

단위: 개사, % 

서울

광주

강원

전남

418(21.3)

34(1.7)

126(6.4)

204(10.4)

부산

대전

충북

경북

11(5.6)

29(1.5)

69(3.5)

151(7.7)

대구

울산

충남

경남

40(2.0)

20(1.0)

115(5.8)

143(7.3)

인천

경기

전북

제주

56(2.8)

323(16.4)

102(5.2)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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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정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신규업체로 구분할 수 있음. 그 각각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1 )) 브브로로커커의의 커커미미션션 근근절절을을 위위한한 시시스스템템 부부재재와와 처처벌벌의의 미미흡흡

— 부적격 업체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실제 공사는 수행하지 않

고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한탕주의 브로커(broker)를 배제하지 못하는 현행

입·낙찰 시스템임. 

• 일 예로 현재「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 컨설

팅 업체를 통하여 건설업체를 등록, paper company를 설립하는데 드는 비

용은 토건면허의 경우 약 1,000만원∼1,200만원이라고 함. 이렇게 기업을 설

립하여 1,000번 입찰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찰에 드는 총 비용은 약

4,000만원(건당 입찰 수수료 및 제비용 40,000×1,000번) 정도임. 이 기업이

1,000번의 입찰 중 단 한번이라도 10억원 규모의 공사가 낙찰되어 10∼

15%의 커미션(commission)을 떼고 공사를 일괄하도급한다고 가정할 때,

그 기업은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약 6,000만원∼1억 1,000만원 정도의 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상됨. 따라서 이는 브로커가 발생하는 유인

이 됨. 

— 또한, 현행 법 상에는 이러한 브로커를 선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취

약하며 처벌규정도 미흡함(<표Ⅱ-5>참조).   

• 현행「건설산업기본법」제29조는“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브로커 업체들을 정기

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임.    

• 더욱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은 4∼8개월에 불과하며, 과징

금 비율도 브로커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엔 미흡함.  

(( 22 ))““요요행행””에에 의의한한 낙낙찰찰 대대상상 공공사사의의 확확대대

— 2000년 4월 정부는 신규 건설업체들이 실적이 없어 소규모 공사의 수주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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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시

공 경험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 수행 능력에 대한 배점 비중도 하향조정함으

로써 소규모 공사에 대한 업체의 능력평가 강도를 완화함.5)

• 즉, 평가항목에서 시공경험을 삭제하는 대신 특별 신인도 항목을 신설, 시

공실적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 이와 같이 적격심사시 실적 평가가 제외된 공사 규모가 10억원으로 다시 확

대된 것 역시 부적격업체가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됨. 

• 적격심사시 대다수 기업들이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서 만점을 얻을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선은 87.75%로 고정됨. 따라서 결국 낙찰은

“요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기업을 보유하고자 함. 

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Ⅲ장 부적격 업체 퇴출/배제와 관련된 국내 제도와
문제점에서 살펴 봄.

<<표표ⅡⅡ-- 55>>  하하도도급급 제제한한 규규정정 위위반반시시 영영업업정정지지 및및 과과징징금금 부부과과규규정정((「「건건설설산산업업

기기본본법법시시행행령령」」별별표표 66))

주 : 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배한 때를 규정하
고 있음.

단위: 개사, % 

위위 반반 행행 위위
해해당당
법법조조문문

영영업업정정지지
기기간간 55천천만만원원까까지지 11억억원원 55억억원원 3300억억원원 이이상상

과과징징금금의의 비비율율((%%))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
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
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
도급 한 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때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
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
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8월

6월

6월

4월

30

24

24

16

24

18

18

12

16

12

12

8

8

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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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진진입입규규제제 완완화화에에 따따른른 등등록록 비비용용의의 경경감감

— 사무실 기준의 폐지, 기술자 수 기준의 완화 등 등록기준의 완화(1999.4.15)와

공제조합 출자 임의화(’00.7)는 정상업체의 등록비용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

법을 통한 부적격업체의 등록 비용도 동시에 경감시켜 paper company나

handphone company가 양산되는 원인이 됨. 

• 특히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는 자금 보유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이 미흡한 부적격업체를 양산시킨

것으로 추정됨.     

• 일 예로 공제조합의 출자가 의무화되었을 당시 토건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서는 공제조합에 200좌를 의무적으로 출자하여야 하였으며, 출자된 자본금

에 대해서 3개월간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 따라서 1좌당 금액이 100만

원이고 금융비용이 1개월 당 0.02%라고 가정할 때, 자기자본없이 등록하고

자 하는 업자는 적어도 1,200만원(200×1,000,000×0.02×3)의 자금이 필요하

였음. 그러나 공제조합 출자 임의화는 건설업 등록시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 

(( 44 )) 부부적적격격업업체체에에 대대한한 지지속속적적인인 모모니니터터링링 시시스스템템 부부재재

— 현행 소규모 공사 수행시 부적격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함.

• 등록제도의 경우 부정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업체를 적발해 낼 수 있

는 방법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단 등록한 후에는 등록기준 미달이

될 경우에라도 등록 내용의 갱신 등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

재함.     

• 또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경우도 가격을 위주로 평가되어 부

적격업체를 효과적으로 선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이행을 위한 보증은

연대보증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엄격한 신용평가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배

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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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 11 )) 부부실실공공사사 양양산산을을 통통한한 소소비비자자 피피해해 증증대대

— 부적격업체, 특히“브로커”형 업체들의 공사낙찰은 일정한 정도의 커미션을

제외한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공사를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됨.  

• 부적격 건설업체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은 업체는 손해

를 보전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실분을 재하도급 업체에

게 전가하거나 공사에 필요한 건자재를 누락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려 할 것임.  

• 이는 곧 공사의 부실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

래함.              

(( 22 )) 거거래래질질서서 왜왜곡곡에에 따따른른 정정상상업업체체의의 부부실실화화 초초래래

—“브로커형”부적격 업체들의 양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며 정상적으

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영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정상업체들을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표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 경기 침체와 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

로 1997년 29억 6,000만원이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형 건설업체의 업체

당 평균 수주액이 1999년에는 17억 8,000만원으로 감소함.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적격 업체의 공사수주는 정상업체에게 돌아갈 몫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 생존을 위한 적정수준의 매출 유지를 어렵게 함.   

— 한편, 정상영업 업체들의 경우 면허기준을 유지하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

적격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운전자본이 요구됨. 따라서 동일한 규모

의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부적격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일례로 부적격 업체가 1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10∼15%의 커미션

을 차감하고 공사를 일괄하도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업체의 순 수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약 6,000∼1억 1,000만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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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상영업 업체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기술자 급여, 사무실 운영비,

현장 관리비 등이 추가 계상됨으로써 공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순

이익의 폭은 일괄하도급하는 경우보다 낮아질 것임. 

— 따라서 부적격 업체의 지속적인 공사 수주는 정상영업 업체들의 경영을 지속

적으로 악화시켜 최악에는“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음.  

(( 33 )) 건건설설업업계계에에 도도덕덕적적 해해이이 확확산산

— 실적 평가 제외 대상 공사의 확대와“브로커 형”부적격 업자의 양산은 건설

업체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요

행”에 의존하거나“한탕주의”를 꾀하는 등 부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함.

— 따라서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표표ⅡⅡ--  66>>    자자본본금금 규규모모별별 업업체체당당 평평균균 계계약약실실적적

주 : 규모별 업체 수는 재무제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통계연보」, 「건설업경영분석」, 각 년호.

단위: 개사, 10억

년 도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10억미만 10-50억 50-100억 100-1000억 1000억이상

851
857
1,282
2,523.2
1,585.5
2,285.9
2.96
1.85
1.78

2194
2453
2,600
17,903.3
14,174.7
15,513.3
8.16
5.78
5.97

126
124
117
5,115.1
3,384.0
3,847.0
48.53
27.29
32.88

158
147
130

32,534.0
15,843.6
9,320.3
205.91
107.78
71.69

22
26
35

15,848.0
12,092.0
16,200.8
720.36
465.08
462.88

업체수

계약실적

업체당
평균
계약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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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적격 업체 퇴출·배제와 관련된 국내 제도와 문제점

1. 현 황

— 현재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진입규

제를 통해 부적격 예상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과

적격심사나 보증 등을 활용하여 입·낙찰 과정에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

지 못한 자를 배제하는 방안, 그리고 처벌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

으로 대별할 수 있음. 각 제도들의 동향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1 )) 건건설설업업 등등록록제제도도

— 1989년 면허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건설업 진입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됨(<표

Ⅲ-1>참조). 

• 1994년 신규 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건설시장 개방에 대

응하여 건설업 업역 조정과 더불어 면허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이후 1997년

무면허 건축업자 양성화를 위해 다시 건축면허기준이 완화됨.

— 이에 따라 현재 일반 건설업 면허별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음.

• 토건 :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술자 10인 이상

• 토목 :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자 4인 이상

• 건축 :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술자 3인 이상

• 조경 :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자 5인 이상

• 산업설비 :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술자 10인 이상

(( 22 )) 적적격격심심사사제제도도

—「예산회계법」이「국가계약법」으로 개정된 1995년 7월 이후 소규모 공사입·낙

찰 제도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제한적최저가낙찰제도에 따른 가격 맞추기

식 입·낙찰 제도를 점차 축소하고 적격심사를 확대·실시함으로써‘요행’에

의한 공사수주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공사수행 능력의 평가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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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7월부터 100억원 미만공사에 시행되던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1996

년 1월 이후에는 시장개방 대상 공사 미만인 58억 3천 만원으로 축소하였

으며, 1999년 2월에는 다시 30억원 미만으로 축소함. 

• 이어 1999년 9월에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도를 완전히 폐지,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함(<표Ⅲ-2>참조).

<<표표ⅢⅢ -- 11>>    일일반반건건설설업업 면면허허//등등록록 기기준준 완완화화 추추이이

토건
토목
건축
철강
준설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10인
4인
4인
5인
5인

5인

10인
4인
3인
10인

5인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10억원(500좌)

10억원(500좌)
5억원(250좌)
3좌(150좌)
10억원없음)

5억원(20좌)

10억원(400좌)
5억원(200좌)
3억원(40좌)
10억원(200좌)
5억원(100좌)

10억원(200좌)
5억원(100좌)
3억원(60좌)
10억원(없음)
5억원(100좌)

10억원(없음)
5억원(없음)
3억원(없음)
10억원(없음)
5억원(없음)

-

·제작장 등
·준설선 2종이
사등
·포지 10만m2
이상등

-

·포지 5만m2이
상등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변동 없음

·경력임원2인
·영위기간 30개월
·경력임원 1인
〃
〃
〃
〃

·경력임원1인
·영위기간 30개월
·경력임원 1인

·영위기간 30개월

·경력임원1인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신규참여촉진 및
시장개방에 대비
한 외국인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차
원에서 건설업종
조정과 면허기준
완화

·무면허건축업자
양성화를 위한 건
축면허기준완화
·공사수행시 보증
기관의 선택을 제
한한다고 보아 공
제조합출자 의무
를 단계적 완화
내지 폐지

〃

〃

〃

건산법
시행령개정

업 종 기술능력
(기술자수)

자본금
(조합출자) 시설·장비 기 타

등 록 기 준
비 고

1994.8.23
(시행령개정)

1997.7.10
(시행령개정)

1998.7.10
(1997.7.10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치

1999.7.1
(1997.10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치

2000.7.1
(1997.7.10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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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 하에서는 입찰가격만을 평가하던 것을

적격심사에서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

격 및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함. 단,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가격에 대한 비중을 높게 함.

— 그러나 2000년 4월 10월 정부는 <표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제도의 개

정안을 발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다시 실적 평가를 삭제함. 

<<표표ⅢⅢ-- 22>>    「「국국가가계계약약법법」」상상 입입··낙낙찰찰제제도도 변변화화 추추이이

적적 용용 기기 간간 입입··낙낙찰찰제제도도의의 유유형형

’95.7 ∼ ’96.2

’96.1 ∼ ’99.2

’99.2 ∼ ’99.9

’99.9 ∼ 현재

100억 원 이상 공사 : 적격심사제
100억 원 미만 공사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58.3억 원 이상 공사 : 적격심사제
58.3억 원 미만 공사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30억 원 이상 공사 : 적격심사제
30억 원 미만 공사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모든공사에 적격심사제도 적용

<<표표ⅢⅢ-- 33>>    정정부부 계계약약제제도도 개개정정안안 중중 소소규규모모 공공사사 적적격격심심사사 기기준준 개개선선안안

기 존 개 정 안

- 당해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8점

·최근 연도 경영상태: 12점

부채비율 4점

유동비율 4점

매출액순이익률 2점

총 자본회전율 2점

·신인도(-2점):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만료

수 그 제재 기간 해당 기간 중에 있는 자

- 입찰가격: 80점

- 적용공사: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

- 당해공사 수행 능력: 1100점점
·시시공공 경경험험::  삭삭제제
부채비율: 5점
유동비율: 5점
매출액순이익률: 삭제
총자본회전율: 삭제
·특특별별신신인인도도((++22점점)): 최근 3년간 당해 공사
금액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자

- 입찰가격: 90점
- 적용공사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3억원 미만 전기, 정보 통신, 소방 공사
·1억원 미만 전문,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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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실적평가가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시공 경험을 삭제함. 또한, 공사 수행 능력

에 대한 배점 비중도 기존의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공사에 대한 업체의 능력평가 강도를 다시 완화함. 

• 한편, 시공경험은 특별 신인도 항목을 신설,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가산점

을 부여함.

(( 33 )) 보보증증제제도도

— 현행법상 우리 업체들이 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은 <표Ⅲ-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 보증금 납부 그리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 세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함.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건설업체들이 주로 활

용한 방법은 연대보증이었으며, 보증은 대부분 공제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짐.

— 그러나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주주인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더욱이, 시공연대보증제도는 보증업체의 Risk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

였으므로 조합이 업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킴.

— 또한, 시공연대보증인의 경우 부적격 업체들 간에도 상호 보증을 서는 것이

가능해 미국과 같이 보증이 시장 내에서 부적격 업체를 선별하는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6)을 노정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7월 보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조합 가입을

임의화하는 한편,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2001∼2003년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도

록 함(「건설업경쟁력강화방안」. 2000. 8. 30)7)

6) 시공연대 보증인 제도는 계약보증과 동시에 요구됨으로써 지나치게 시공자에게 부담
을 지우고 있으며, 또한, 원계약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을 하지 못해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계획에 없던 시공을 하게 되므로 계획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며, 더욱이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인수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짐.
7)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 확대 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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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는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를 위

한 업체 선별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44 )) 처처벌벌 규규정정

— 현행「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신규 부적격 업체와 기존업체 중 등록기준에 미

달된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신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강력한 반면, 기존업체 중 등록 기준

에 미달하게 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함. 따라서 일단 등록을 한 다음에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확산시켜 기존업체의

부적격업체화를 촉진함(<표Ⅲ-5>참조). 

<<표표ⅢⅢ -- 44>>    공공사사계계약약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이이행행보보증증((「「국국가가를를 당당사사자자로로 하하는는 계계약약에에

관관한한 법법률률 시시행행령령」」제제5522조조))

— 현행법상에서는 다음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이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

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납부하는 방법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이이행행보보증증증증권권제제도도 도도입입 확확대대방방안안>>

이행보증증권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낙찰제도 도입 공사

PQ·적격심사시 이행보증증권방식에
대한 가점부여 대상 공사

연 도

2001

2001

2003

1000억원 이상 PQ공사

500억원 이상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

-

자료: 건설교통부외,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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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때

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등록하지 못하도

록 규정함.

• 반면, 기존업체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하는 것에 그침(「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그러나 최근 부적격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업체의 등록기준 미

달에 대해서도 처벌강화를 추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삽 입, 입법예고(2000. 10. 13)함.

<<표표ⅢⅢ-- 55 >>      「「건건설설산산업업기기본본법법」」내내의의 등등록록기기준준 미미달달에에 대대한한 처처벌벌 조조항항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3. 제83조 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

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

정 99.4.15)

1.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및 4. 삭제[99.4.15]

5. 제21조(건설업 등록의 대여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2조(영업정지)의 처분에 위반한 때

7.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

업한 때

8.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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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토록 하였으며, 등록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

이 경과되어야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2. 문제점

— 부적격 업체 퇴출/배제와 관련된 제도들의 최근 변화 동향을 살펴볼 때, 지금

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기조는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부적격업체의

실질적인 공사수행은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방향이었음. 

• 등록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하되 적격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계약이행보증

을 강화함으로써 공사수행능력이 결여된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함. 

—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부적격 업체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노정되는 것은 진입규제의 완

화와 더불어 입·낙찰시 부적격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정

착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등록기준을 비롯한 진입규제는 이미 대폭 완화된 반면, 이를 보완하여

입·낙찰시 부적격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 적격심사제도

및 보증제도 등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할뿐 아니라 제대로 정착되지 못

하였음.   

• 특히 소규모 공사의 경우 부적격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의 변별기준이 취약

하고 공사이행보증 등 공사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체적

인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적격심사시 실적

평가가 제외되는 공사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부적격 업체가 양산될 수 있

는 빌미를 제공함.

— 한편, 처벌의 경우 신규 부적격업체 적발시 이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강력하

나 기존업체가 부적격 업체화한 경우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전무하고, 처벌도 미미함.    

• 따라서 일단 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대

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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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적격 업체 퇴출·배제를 위한 외국제도

1. 미국

(( 11 )) 개개관관

— 미국은 건설업 면허/등록이나 공사 입·낙찰 제도가 연방정부와 州뿐 아니라

각 州별로도 상이함8).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면허/등록에 의한 진입

규제는 낮으나 사전자격심사나 공사이행보증 등을 통해 시공자의 공사수행능

력을 평가하거나 시공자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연방정부의 경우 공공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등록, 면허 및

사전자격심사 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입찰본드를 비롯한 각종 본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각 州의 경우에는 <그림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등록제도가 있는

주가 9개 州, 면허/등록은 없으나 사전자격심사제도가 있는 州가 19개 州,

8) 미국은 우리 나라나 일본과 같이 건설업법과 같은 전국 규모의 제도가 없음. 미국의
입찰계약제도에 관한 법·제도로는「연방재산·행정서비스 법률」이 있으며, 연방정부
는 이에 기초한「연방조달규정(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의해 발주하고,
주 정부는 이에 준하지만 각자 독자적인 조달관련 법령을 갖추고 독자적인 발주체계
를 운영하고 있음.   

<<그그림림ⅣⅣ -- 11>>    미미국국의의 건건설설업업 면면허허제제도도와와 사사전전자자격격심심사사제제도도 현현황황

둘다 없음
(7주)

둘다 있음
(17주)

사전자격심사
(19주)

건설업면허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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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있는 州가 17개 주 그리고 둘 다 없는 州가 7개 州인 것으로 파악

됨. 따라서 전체 51개 州 중 건설업 면허/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州는

26개 州인 반면, 36개 州가 사전능력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22 )) 건건설설업업 면면허허//등등록록제제도도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25개 州에 있어서 건설업 영위를 위한 면

허/등록제도가 없음.  

• 이들이 면허/등록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면허제도 자체가 인

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이며, 둘째, 면허가 있다 하더라고 불법매

매가 될 수 있어 면허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임9). 

— 건설업 면허/등록이 있는 州의 경우 면허/등록 요건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

와 과거의 공사실적, 면허신청자의 과거 공사 수행 경험 등임. 미국 주요 州

의 구체적인 건설업 면허/등록 기준은 <부록 1>에서 보는 바와 같음. 

• 그러나 이러한 항목 외에도 다수의 州에서 발주자(소비자)나 하도급 업자,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 발급/등록시 기금, 면허보증 및 다양한

보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Arkansas, Florida, Hawaii, New Mexico, North

Carolina 등과 같은 州에서는 건설업자의 교육을 위해 업무 지식과 관련 법

규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Virginia, Florida, New York 그리고 Maryland 등과 같은 州에서는 면허 신청

시 기금을 제출하여야 함. 

•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 州는 Contractor Transaction Recovery Fund와 같은

기금 조성을 위한 금액을 면허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뉴욕州 역시 Home Improvement Trust Fund 제도를 80년대 후반부터 시행

하고 있음. 이러한 기금은 각 개인이나 업체들이 주택보수공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현금으로 200달러씩 납부한 금액으로 조성됨.

9) Vernon, Vernon’s Annotated Revised Civil Statues of the State of Texas, Vol 23, St.
Paul, Mn: West Publishing Co., 1995; 남충희, 김민형, 김상희, 「우리나라 건설업 면허
제도의 개선안과 추진전략」, 한국건설업체연합회, 199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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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州 역시 Home Improvement Guaranty Fund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택보수업체들은 면허 신청시 기금조성비로 100달러씩을 지불하여야 함. 

• 이러한 기금은 시공한 업체가 도산하였거나 변상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불성실 시공으로 피해를 본 발주자들이 항의하였을 경우 변제의 목적

으로 사용됨. 

— 한편, Alaska, Arizona, Nevada, New Mexico, Washington 등과 같은 州에서는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허 발급시 건설업자의 재무능력을 보증하기 위

하여 1,000∼100,000달러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 보증이나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의 18개주(35%)에서 면허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州외 등

록업자에게만 요구하는 주가 3개주(6%)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총 21

개 州에서 면허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10)

1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충희, 김민형, 김상희, 「건설업 면허제도의 개선안과
추진전략」, 한국건설업체연합회, 1995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사사 례례]]
■ Alaska : 일반건설업자는 10,000달러 상당의 Bond를 제출하여야 함. Bond 대신 담보제공이나 현

금예치도 가능. 

■ Arizona : 면허의 종류에 따라 2,500달러에서 100,000달러 상당의 건설업 면허 보증서 또는 주 정

부에 현금을 예치하여야 함. 또한, 건설업 면허 보증이외에 75,000달러 상당의 소비자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개개 건설업 면허에 75,000달러까지 보상해주는‘건설업복구기

금’에 300달러 미만의 기금을 납부하여야 함.

■ Nevada : 건설업자의 재무능력과 시공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주 정부 건설위원회에서 정한 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액은 1,000달러 이상 50,000달러 이하임.

■ New Mexico : 총 연간사업비로 5,000만 달러 미만, 100,000달러 미만, 100,000달러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1,000달러, 2,500달러, 5,000달러의 금액을 재무책임보증금으

로 납입하여야 함.

■ Washington : 종합건설업자는 보증이나 양도성 증권예치금으로 6,000달러를 전문건설업자는

4,0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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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laska, Florida, Hawaii, Oregon, Rhode Island, Washington 州 등지에서

는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대인 및 대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

여 시공업자의 손해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대인 및 대물손해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33 )) 사사전전자자격격심심사사제제도도

— 연방정부의 경우 사전자격심사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반면, 州정부의 경

우에는 약 70%정도가 사전자격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각 주의 운

수성이나 도로국의 경우는 대부분 이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자격심사

의 내용은 각 州별로 상이함. 

• 연방정부에서는 입찰 참가 희망자의 사전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음. 입찰본

드를 발행한 본드회사가 건설회사의 경영내용이나 재무상태를 사전에 심

사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는 다시 심사하지 않음.

— 사전자격심사가 규정되어 있는 州의 경우 <부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

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에 심사가 적용됨.   

[[사사 례례]]
■ Alaska : 보험가입의 증명( 재산상의 피해: 20,000불, 인사사고 1명인 경우: 50,000불, 2명 이상

인 경우 100,000불)이 요구됨. 

■ Florida : 면허 발급이전에 건설업자는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대인·대물 보험증서와 5만 달러

에 해당하는 재산손해보험증서를 제시해야 함.

■ Hawaii : 노동자의 보상보험(Compensation insurance) 증명이 요구됨. 또한, 상해보험 1인당

100,000달러, 1건당 300,000달러, 자산손해보험 50,000달러에 가입해야 함.

■ Oregon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공공책임보험과 보험가입금 50만 달러의 대인 및 대

물손해보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종합건설업체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금액 1

만 달러의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Rhode Island : 등록기간동안 재산상의 손해보험 100,000달러, 1인 상해보험 150,000달러, 1인

이상 상해보험 250,000달러 등에 가입해야 함.

■ Washington: 면허신청자는 면허등록 유효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는 120,000달러의 종합책임보

험(재산손실보장 20,000달러, 공공책임보험 100,000달러)에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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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주의 경우 300,000달러 이상, Colorado주는 50,000달러 이상,

Massachusetts주 50,000달러 이상, Florida주 250,000달러 이상 도로공사시,

Indiana주 200,000달러 이상, South Dakota주 100,000달러 이상, Tennessee주

25,000 달러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전자격심사의 주요 내용은 재무능력과 공공공사 시공실적이며, 이외에 조직

형태, 임원진, 장비보유 현황 등이 사용됨. 

—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와 주관적 사항의 심사에 의한 입

찰 참가 자격 심사와 같은 평가·등급시스템을 채택하는 발주기관은 없음.  

• 경영심사와 같은 이른바 객관적 사항에 대한 심사는 본드 회사에 맞겨져

있음. 발주기관에서는 과거의 공사실적 등에 부가하여 주관적 평가를 행하

고 있고, 이를 보완하는 정보로서 과거의 영업정지 실적이 있는가, 또는 채

무불이행이 있는가에 대한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보유함.

(( 44 )) 보보증증제제도도

— 미국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 부적격업체 배제할 수 있는 보증제도(Surety

bond)가 매우 발달됨. 10만 달러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업자는 계약시

발주자에게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과 지불보증증권(Payment bond)

을 제출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11). 

•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밀러법(Miller’s Act)」에 의해 10만 달

러 이상의 공사에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되는 이행보증과 40∼50%의

지불보증 제출을 의무화함12). 

• 州 정부나 지방정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밀러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

[통칭 작은 밀러법(Little Miller Act)]에 의해 시공업자는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을 공사계약시 의무적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1) 미국의 보증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의섭, 「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미국
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1의 내용을 참조할 것.
12) 미국의 보증제도는 밀러법이 제정된 1935년 이후 지금까지 약 60여 년에 걸쳐 발
전되어 옴. 밀러법 제정당시에는 25,000달러 이상의 모든 공사에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의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나, 1996년부터 100,000달러 이상 되는 공사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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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건설업체가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사의 공사수행능력을 보증

기관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업체는 시장에서 배제됨.  

(( 55 )) 사사후후평평가가제제도도

— 연방정부에서는 공사실적이 있는 업자에 관해서 각 공사마다 성적을 평가하

고,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량 업자의

배제 등에 활용됨. 

• 또한 입찰 참가자의 등록 시스템은 없는 반면, 블랙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음. 

2. 캐나다

(( 11 )) 입입··낙낙찰찰 절절차차 개개요요

— 캐나다는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각기 상이한 입찰방식을

채택함. 그러나 규모의 구분은 州정부와 연방정부가 다소 상이함. 

— 연방정부의 경우 60,000달러 이하의 소규모 일반공사13)는 다시 그 규모에 따라

단독지명계약방식과 지명경쟁봉인입찰(Invitation for sealed bid)이 사용됨.  

• 단독지명계약방식이란 한 업자만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①공사금액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 ②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경우, ③군사시설

등 고도의 안전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④원격지여서 한 개 사밖에 응찰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됨. 

• 공사금액이 60,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지명경쟁봉인입찰이 적용됨. 이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건설회사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인 ACCORD(Admini-

stration and Control of Contracts Regional Data)를 사용해 5∼8개의 사업자

를 로테이션으로 선출, 지명하는 방식임. 

13) 여기서 일반공사란 디자인 빌드(Design-Build) 방식이나 건설 컨설턴트 방식에 의하
지 않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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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사금액이 6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공모봉인입찰을 채택

하여 GETS(Government Electric Tendering System)를 통해 널리 공모하고

건설업자가 이를 확인하여 입찰하도록 함. 

— 州정부 발주에 의한 경우, 온타리오 주의 예를 살펴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건

설공사의 금액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됨.

• 25,000달러 미만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의 건설업자에게 전화

로 견적을 내고, 최저 가격의 입찰업자에게 낙찰하며, 25,000달러 이상의

공사는 일반 경쟁 입찰을 하고 최저 가격의 입찰 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22 )) 사사전전자자격격심심사사제제도도

① 연방정부의 경우

— 일반적으로 입찰에 대한 자격심사는 행하지 않음. 그러나 재무상태(Financial

Statement)는 중시하여 10,000달러 이상의 안건에 관해서는 재무적인 이행능

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입찰보증(Bid security)을 제출시킴.

• 기존 건설업자의 정보는 공공사업성이 ACCORD14)나 SPEC와 같은 등록시

스템을 유지하여 File을 하고 있지만, 신규업자에 관해서는 미지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Dunn & Bradstreet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 의뢰함. 

② 州정부의 경우(온타리오 州 사례)

— 온타리오 州 정부는 건설업자가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술능력과 재

무능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요구하는 대신

에 1961년부터 PQ시스템을 도입함. 이것은 매년 행해지며, 제출서류는 재무제

표, 소유하는 설비, 기계의 일람, 공사 실적임. 

• 평가기준의 개요는“Qualification Procedures for contractor”에 의함. 

• 자격(Available Rating) = 그 회사의 자금조달여력을 표시하는 수치 = 청부

공사가능액

14) 현재 ACCORD에는 캐나다 전 州의 업자 22,000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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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량업자 배제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연방정부의 경우 이전의 공사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여 문제가 있었던 경

우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 다음 회의 입찰에는 배제함. 

• 州정부의 경우(온타리오 州 사례)에는 입찰자격을 증명하는“Tender

Registration Form”을 제출함. 각각의 프로젝트에는 자격등급(grade)이 매겨

지고 그 등급을 만족하지 않으면 응찰이 불가능함.    

3. 일 본

— 일본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업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업체 선정과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건

설업체는 수행하고자 하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사항심사를 받아야 함.

— 또한, 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1995년까지는

주로 완성공사보증인제도(完成工事保證人制度)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미국과

같이 부적격업체 배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였음.  

(( 11 )) 건건설설업업 허허가가제제도도

—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건설업 허가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

르고 있음. 

• 1949년 제정된「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 등록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이후

1971년 이를 허가제도로 전환시키고 규제의 강도를 높임. 그러나 이후 점

차 허가요건을 낮추고 발급주기를 없애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 

— 진입규제의 완화로 불량·부적격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1994년 6월 29일 불

량·부적격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건

설업법」의 일부를 개정함. 

자격의 평가방법 : 전 보유자산 × 4 + 고정자산 × 3 = Basic Rating

Basic Rating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금액 = Available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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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량·부적격업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② 공공공사

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청부계약의 적정화를 꾀하며, ③ 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건설업 허가를 간소화하

고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됨. 

— 그 중 불량·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허가취소 사유를 확대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전제조건으로 경영사항심사 제출을 의무화하여 입찰참

여자격의 객관성과 엄격성을 도모함. 

• 확대된 허가 취소 사유로는 ①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허가를 다시 취

득할 수 없는 기간을 종래의 2년(특정건설업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②

위 사항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을 신고한 자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함. ③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는 자도 허가취소와

함께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함. ④ 벌금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확대,

적용하며, 이른바 폭력단대책법 등에 관련된 벌금형의 경우도 5년간의 유

예기간을 거쳐야 함. 

—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업체가 줄어들지 않자 건설업 허

가기준 중 재산적 기초를 강화함(<표Ⅳ-1> 참조).

• 특정건설업의 경우 종전에 6,000만엔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

산적 기초를 요구하던 것이 8,000만엔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자본금과 자

기자본금도 각기 1,500만엔, 2,000만엔에서 2,000만엔과 4,000만엔으로 상향

조정함.

• 또한 일반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허가조건에 추가함. 

— 그러나 허가취소 처분과 허가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허가로 영

업을 하거나 명의만을 위해 허가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건설산업」(1999)에 따르면 허가조건이 엄격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허가 심사 담당자가 매우 적어 허가 심사가 허가 취소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함15).

15) 장관 허가 업체에 대한 건설성 장관의 감독 처분 건수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간의 합계가 지시 60건, 정지 82건, 취소 0건에 불과하다고 함. 金本良嗣저, 오태헌
역, 「일본의 건설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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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ⅣⅣ -- 11>>    일일본본의의 건건설설업업 허허가가기기준준

주 : 지정건설업에는 土木工事業, 建築工事業, 電氣工事業, 管工事業, 鋼構造物工事業, ほ裝工事業, 造園
工事業이 해당됨. 

자료 : 入札制度問題硏究會,『やさしい公共工事入札の解說』, 1999. pp.5-18.

일반건설업 특정건설업
(지정건설업이외)

특정건설업
(지정건설업)

-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에 관해 이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술자를 영업소마
다 두고 있을 것

①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공사에 관해
·고등학교에서 지정학과 졸업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대학 또는 高專에서 지정학과 졸업
후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그 외에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② 1, 2급 시공관리기사등 건설대신이
정하는 국가 자격자
③ 건설대신이 ①과 동등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① 1급 시공관리기사 등 건설대
신이 정하는 국가자격자
② 좌기① 또는 ②의 조건을 만
족시키는 자로서 허가를 받
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애해
4,500만엔 이상의 공사에 관
해 2년이상 지도 감독적인
실무경험을 가진 자
③ 건설대신이①또는 ②와 동
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1급 시공관리기사 등
건설대신이 지정하는
국가자격자
② 건설대신이 ①과 동등
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

전임 기술자　

청부계약에
관한 성실성

재산적 기초

-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근 임원 중 한사람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
는 지배인 중 한사람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야 함.
①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련되어 5년이상 경영관리책임자의 경험이 있는 자.
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이외의 건설업에 관련되어 7년 이상의 영업업무 관리책임자의 경험
이 있는 자.
③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련되어 7년이상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거
나, 경영업무를 보좌한 경험이 있는 자.
④ 건설대신이 상기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 임원, 지점 또는 영업소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는 본인 또는 지배인이 청부계약에 관해서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하는 우려가 분명한 사
람이 아니어야 함.

- 청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
산적 기초 또는 금전적 신용을 가지
고 있을 것
① 자기자본이 500만엔 이상일 것
② 500만엔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
이 있을 것
③ 과거 5년간(1999년 12월 28일까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이 종료한 업
체가 허가신청을 갱신하는 자, 처음
건설업 면허를 받은때로 부터 5년이
않되는 경우는 그 직전까지 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발주자와 청부계약에서 신청대금이 8,000만엔 이상 되는 것

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① 결손액이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유동비율이 75%이상일 것

③ 자본금이 2,000만엔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4,000만엔 이상일

것(갱신전의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96년 3월 31일 이전

인 자는 자본금이 1,500만엔이고 자기자본이 3,000만엔 이상

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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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경경영영사사항항심심사사제제도도

— 경영사항심사제도는 건설업자의 규모나 경영상황을 기초하여 시공능력을 심

사하는 제도로써 공공공사시 업체를 선별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로 1950년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불량·부적격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1994년

이를 의무화함.

— 최근 시장개방대상 공사16) 등 일부 대규모 공사에 대해 기존의 등급제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반경쟁 방식이나 기술정보모집형,

공모형 및 공사희망형 등 다양한 입찰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나, 일본의 대부분

의 공공공사는 경영사항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 등급제 입찰방식인 지명경쟁

입찰 방식17)에 의해 이루어짐. 따라서 경영사항심사는 일부 대규모 공사를 제

외하고는 적격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즉 공공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사전자격심사인 경영사항심

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와 각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적

사항의 심사 점수를 바탕으로 공사규모별로 A∼E까지 5등급이 정해짐.

각 공사는 그 규모에 따라 일정한 등급에 속하는 건설업자만이 입찰후보

가 될 수 있음. 

• 건설성 직할 공사(일반 토목 및 건축)의 경우 A 등급은 6억엔 이상, B등

급은 2억 5,000만엔∼6억엔 미만, C등급은 6,000만엔∼2억 5,000만엔 미만,

D등급은 2,000만엔∼6,000만엔 미만, E등급은 2,000만엔 미만으로 되어 있

음. 이와 같은 순위제도는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채택하고 있음(金本良嗣, 1999).    

16) 시장개방 대상 공사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경우 450만 SDR(약 7억 2천만엔)이상, 정
부관계기관 1,500만 SDR(약 24억 3,000만엔)이상, 도도부현, 정부지정도시 1,500만
SDR이상임.
17) 지명경쟁입찰 과정은 다음과 같음. 유자격업자등록→지명업자선정→지명통지→현장
설명→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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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ⅣⅣ -- 22>>    일일본본의의 경경영영사사항항심심사사 항항목목

심 사 항 목 비 중심 사 분 야

심 사 분 야

① 경영규모 (×)

② 경영상황 (Y)

③ 기술력 (Z)

④ 기타 (W)

•공사종류별년간평균완성공사고(X1)

•자기자본액
•직원 수 (X2)

•매상고영업이익율(14.1)
•총자본경상이익율(8.1)
•Casg-flow대 매상고비율(7.1)

•필요운용자금월상배율(2.6)
•입체공사고비율(10.2)
•收取계산월상배율(2.8)

•자기자본비율(8.9)
•유이자부채월상배율(17.0)
•순지불이자비율(11.3)

•자기자본대 고정자산비율(3.5)
•장기고정적합비율(9.1)
•부가가치대고정자사비율(5.2)

수익성
(29.4)

유동성
(15.6)

안정성
(37.2)

건전성
(17.8)

•건설업의 종류별 기술자수
- 1급국가자격자 : 5점
- 2급국가자격자 : 2점
- 기타기술자 : 1점

•노동복지 상황
•공사의 안전성적
•영업 연수
•건설업경리시무사 등의 수

35

10

20

20

15

18) 受取勘定=수취어음+완성공사미수입금+외상판매대금
19) 支拂勘定=지불어음+공사미불금+외상매입대금

주 :1. cash - flow=당기이익+당기감가상각실시액+담보금증가액-주주배당금-임원상여금
2. 필요운용자금월상배율=(受取勘定18)+미완성공사지출금-支拂勘定19)-미완성공사수납금÷(매상고÷12)
3. 입체공사고비율=(受取勘定+미완성공사지출금-미완성공사수납금)÷매상고+미완성공사지출금)×100
4. 收取勘定月商倍率=受取勘定÷(매상고÷12)
5. 자기 자본 비율=자기 자본÷총 자본
6. 유이자 부채 월상 배율=유이자 부채÷(매상고÷12)
7. 순 지불 이자 비율=(지불 이자-수취 이자 배당금)÷매상고×100

자료:入札制度問題硏究會, 『やさしい公共工事入札の解說』, 1999;
www.hasim. gr. jp; home4. highway. ne. jp /n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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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이 부적격업체를 선별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사항심

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효력이 의문시됨에 따라 이를 정교화하기 위해 지

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짐. 개정은 매출액 중시에서, 기술력과 경영력, 그리고

경영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1996년 6월 8일(평성 8년) 개정의 경우, i)경영사항심사제도를 공공발주기

관에 한정하여 공표하고, ii)완성공사고와, 자기자본액·직원수, 기술직원수

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며, 사회성 등에 관한 항목을 삭제함.

• 1998년 7월(평성 10년)에는 기존의 완성공사고가 중시되던 경향에서 기술

력이나, 경영력 등의 질적 지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됨. 변경

의 내용을 보면 i)완성공사고의 평점비중을 내리고, ii)경영상황분석의 평점

비중을 올렸으며, iii)기술력의 평가지표로서 자격보유자의 대상에 민간자격

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정함. 또한 iv)지금까지는 일반에 공

표되지 않았던 심사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기로 함.

• 1999년 7월(평성 11년)에는 건설업계의 경영개선 즉, 재무체질의 개선과

강화를 의도하여, <표Ⅳ-2>와 같이 경영심사항목의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

어짐

(( 33 ))   보보증증제제도도

— 일본의 경우도「회계법」제29조 9항에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 1995년까지 일본에서 공공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된 보증

방법은 우리나라의 연대보증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역무적 성격의 완성공사보

증인제도(完成工事保證人制度)였음. 따라서 일본의 기존 보증제도는 미국에서

와 같이 시장기능을 통해 부적격업체를 배제하는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함. 

20) 이의섭의 연구(1997)에 따르면, 공사완성보증인제도는ⅰ)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대
가없이 다른 건설업자를 보증한다는 점, ii) 지명업자간 보증인이 될 경우 낙찰가보다
도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공사를 인수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점, iii) 담합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공사완성보증을 서주지 않는 방법으로 담합을 조장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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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공사완성보증인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20)이 노정됨에 따라 1995년 11

월 2억엔 이상의 토목공사와 1억엔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4월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이를 확대 시행함.

— 이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보증이 부적격업

체를 배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일본의 경우 보증회사나 손해보험회사가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기업의 결산서(재무상황을 중심으로 평가), 공사경력서(과거의 공사실적,

기술자 종류와 수, 현재 수행중인 공사 분석), 그리고 보증이 요구되는 당

해 공사의 계약서(당해 공사 수행능력)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보증

인수를 결정함.   

4. 유 럽

—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부적격업체의 배제는 엄격한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입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면허/등록제도

는 채택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증제도 역시 미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보증의 유형도 보증증권보다는 금전적 보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11 )) 영영국국

1) 입·낙찰 시스템과 사전자격심사

— 영국의 경우 건설업 영업을 위한 면허/등록 제도는 없으며, EC지령이 적용되

공사의 종류 견적금액 요망하는 입찰업자 수

건축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100만 파운드 이하
100만 파운드 초과

250,000 파운드 이하
250,000 파운드 초과

5사 또는 6사
6사에서 10사

4사에서 6사
6사에서 8사

21) GACC에 제시된 공사 규모별 적정 입찰 업체 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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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의 경우 입찰전에 입찰 업자를 한정

하는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이 활용됨.21) GACC에 제시된 공사 규모별 적정 입

찰 업체 수는 다음과 같음.

• Central Advice Unit(CAU)이 컨설팅 및 건설업자의 선정 수속의 지침에

대해 작성한「Guidance of the Appointment of Consultant and Contractors

1996년 9월(GACC)」에 따르면, 100만 파운드(약 18억원)22)이하의 건축토목

공사의 경우 5∼6사가 적합하며, 250,000파운드(약 4억 6천만원) 이하의 기

계설비공사의 경우에는 4∼6개 사가 적합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웨스트 민스트구의 경우 10,000파운드(18,471,000원)를 초과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이러한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Approved List→Long list→

Short list의 입찰 단계)이 적용된다고 함23).

— 제한적 경쟁입찰은 기업의 기술력, 자금력, 공사실적 등을 기재하여 각 발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공사 도급자격 승인명부(Approved List)24)를 바탕

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적격인 회사를 심사하는 Long list와 Short list를 작성하

는 과정을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임. 따라서 영국에서는 적격업체가

선정되기까지 3차례에 걸친 사전자격심사가 이루어짐. 

• 영국의 경우 공공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건설업자는 Approve List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기업력과 재무상태의 양대 관점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이 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이 승인됨.

• 등록내용은 등록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 갱신되며, 등록 내용에 대해서는

① 직원의 기술적 자격, ② 회사의 공사실적 ③ 회사에 증명서가 있다면,

갱신 상황(예를 들어 석면을 다루는 업자라면 3년마다 자격이 지속되어

있는지를 조사함) 및 보험가입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함.

2) 사후평가제도 : Performance Report

— 부적격업체의 배제를 위해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

22) 2000년 12월 26일 현재 1 파운드에 대한 원화 환률은 1,847.1원임. 
2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建設經濟硏究所, 「第15次 歐美調査報告書」, 平成10年
6月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24) Approve List는 1997년 이후 Construction Line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Ⅳ. 부적격 업체 퇴출·배제를 위한 외국제도·35

에 반영하는 시스템인“Performance Report”가 활용됨.    

• Performance Report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발주자가 조직, 일반적 평가, 시공

상황, 공기(工期), 안전의 5개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시공한 도급회사의 실

적을 평가, 1∼4점까지 평가함. 평점은 그 공사의 담당자가 행함.

• 이때 1점은 Above average(평균상회), 2점 Average(평균), 3점 Below

average(평균미만), 4점 Hesitate To Recommend(추천 불가)를 의미함.

• 4점의 평점이 붙여진 경우 등록에서 해당 업자를 배제함. 따라서 이 채점

을 증명하는 정보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않됨. 이 경우 과거의 추이도 아

울러 다양한 기록을 정사(精査)하고 DTER내부에서 심사함.

• 이 자료는 다른 발주자가 업자를 선정할 때 공사실적과 함께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점 결과의 계시는 공공 발주기관에 한정되어지고, 등록하

고 있는 건설업자 등에게는 계시되지 않음.

3) 보 증

— 보증의 경우 입찰보증은 없으나 이행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행보증의

경우 정부공사 계약약관에서는 면제되나, ICE약관의 경우 계약액의 10%이내

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주로 은행보증이 활용됨.

(( 22 )) 프프랑랑스스

1) 입·낙찰제도의 개요 및 사전자격심사제도

— 프랑스의 경우 입찰자를 제한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격심사제도도 없으나, 프

25) 현재 프랑스에서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중 제안경쟁 방식중의 하나인
제한부제안모집방식이 주류를 이룸. 즉, 제안모집 방식은 다시 일반제안모집방식과
제한부제안모집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일반제안모집방식은 응모자의 사전심사
를 하지 않고 모든 응모자에게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인 반면, 제한부제안모
집은 2단계 방식으로서 응모자 중 1차 심사로 제안 제출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로
금액과 품질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임. 따라서 제한부제안모집 방식에서는
1차 심사에 제안 제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몇몇 부속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1차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사전심사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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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제한부 제한모집 방식25)경우 1차 심

사에서 제안 제출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축부문의 경우 OPCB(Organisme

Professionelle de Qualification et de Certification de Batiment) 그리고 토목부

문의 경우 FNTP(Federation Nationale des Travaux Publics)가 발행하는 기업

능력평가증명서를 이용한 사전자격심사가 이루어짐.   

• 기업능력평가증명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6), 대부분

의 공공 발주기관이 발주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

토목기업의 90∼95%, 특히 중소업자27)들이 이를 취득함. 

• FNTP(Federation Nationale des Travaux Publics)가 발행하는 기업능력평

가증명의 경우 종업원 수 11명 이상의 가입업자는 전부 평가증명서를 발

급받고 있음.  

— 기업능력평가증명을 통하여 기술수준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① 직원 수(사회

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해당 업자가 지고 있는 직원수), ② 보유한 기자재

의 상세, ③ 평가증명을 받으려고 하는 공종의 과거 5년 이내에 시공실적이

요구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임. 

2) 보증제도

— 한편, 프랑스 역시 입찰보증은 없으며 이행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이 있는 경우

는 계약액의 3%, 그렇지 않으면 5%의 보증이 요구됨. 

(( 33 )) 독독 일일

1) 입·낙찰 절차의 개요 및 사전자격심사제도

— 독일의 공공공사 발주·입찰·계약은「건설공사청부계약규칙(VOB)」에 기초하

26) 평가증명은 해당 업자의 과거 실적을 증명하는 것이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평가증명상 시공실적이 없는 공종에 속하는 공사를 해당 업자가 수주하는
것을 막지는 않음.
27) 사전자격심사증명에서 등급이 결정되는 업자는 대부분 중소업자들이며, 대형 건설그
룹은 자력으로 경험을 증명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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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됨28). VOB/A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소규모 공사는 경

제적인 이유로 주로 제한입찰이 활용됨.29)그러나 입찰방식을 선정하는 발주 금액

은 각 州 등의 자치체 레벨에서 결정하고 있고, 연방전체로 통일된 것은 없음.

• 제한 입찰은 다시 ① 입찰 참가자를 발주 담당자가 선정하는 경우와 ②

입찰 참가자를 공모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이중 주로 ① 의 방법에 의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입찰업자의 선정은 ①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부서가 인지하고 있는 건설업

자 그룹 중에서, ②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개요를 공시해 관심이 있는

건설업자로부터 3∼8사를 선정함. 

—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이나 제한입찰을 불문하고 입찰 참가 희망자 전원에 대

하여 적성심사가 행해짐. 

• 즉, 공개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서의 제출일 혹은 후일에 적성심사를 위한

증명서가 요구됨. 

• 또한, 입찰 참가자를 공모한 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서와 동

시에 제출이 요구되며(VOB/A 제3항(3)), 발주 담당자가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는 제한입찰에서는 입찰서 제출 권유 전, 즉 지명전에 적성심사가

실시됨(VOB/A 제8조 4항).       

— 제한입찰의 경우 사전 심사는 업자의 시공실적, 입찰실적, 발주 담당자의 지

식이나 경험 등에 의해 발주 담당자의 판단으로 행해짐. 이 경우 지명되는 업

자가 입찰마다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함. 

28) VOB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연방 예산령, 주예산령 및 시읍면 예산령
에 있어서 VOB를 적용함(우리나라의 회계예규와 유사).VOB/A의 규정에 의하면,
독일의 공공공사 입·낙찰은 입찰도서의 작성→건설공사 입찰 고지(공시)→(제한입
찰의 경우 참가 신청이 되는 응찰인의 선택)·입찰도서의 송부→입찰 수령→입찰의
선택과 평가(필요에 따라 낙찰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음)→낙찰(계약체결)의 6단계를
거침. 
29) 독일의 연방 교통성에 의하면, 제한 입찰을 채용하는 경우는 ①소규모 공사에서 경
제적인 이유로 공개입찰이 적합지 않거나(VOB/A 제3조 3항 규정), 또는 ②특수하
거나 복잡한 안건이어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여 그것에 관한 업자의 자격을 중시하
는 경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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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B/A 제8조 3항 (1)에 의하면, 입찰참가 희망자의 적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 과거 3년간의 매출액, 과거 3년간의 공사실적(유사공사), 과거 3년간의 평

균 종업원 수, 입찰 참가 희망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등의 설비, 입찰 참가

희망자의 관리 감독자(기술자)의 경험, 입찰 참가 희망자의 소재지, 기타

(하청업자 사용여부, 재무관계 증명서, 연간 결산서, 납세 증명서, 유자격자

의 증명 등) 

2) 보증제도

— 독일도 입찰보증은 없으며 계약시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면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반면에 발주자의 보호를 위해 공사액의 일정부

분을 은행에 예치하고, 기성금의 5%에 대해서 지급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보증제도를 요약하면 다음<표Ⅳ-3>와 같음. 

5. 시사점

— 미국, 캐나다, 일본 및 유럽의 면허/등록제도, 소규모 공사 입·낙찰시 부적격업

체 배제를 위해 활용되는 제도들을 살펴 본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표ⅣⅣ -- 33>>    영영국국,,  프프랑랑스스,,  독독일일의의 공공공공공공사사시시 보보증증현현황황

자료 : 대한건설협회, 「일본의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정추이」, 1994.2, pp. 91∼93; 이의섭, 「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 pp. 29∼30.

국가 보 증 현 황

영국

프랑스

독일

·입찰보증: 없음. 

·이행보증: 정부공사 계약약관에서는 면제되지만 ICE(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계약의 경우는 계약액의 10%범위에서 보증 필요(은행보증이 많음).  

·입찰보증: 없음

·이행보증: 공공계약법의 경우 통상 계약액의 5% 보증 필요(은행보증이 많음).

·입찰보증: 없음

·이행보증: 계약액의 5%이내이며, 면제규정이 있음(은행보증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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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각기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캐나다 및 유럽의 경우 부적격

업체의 배제는 진입을 강화하기보다 입·낙찰 과정에서 부적격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부적격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하는데 초점을 맞춤.     

•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진입규제가 매우 낮거나 없어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보장하고 있음. 즉, 미국의 경우에는 州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50%

에 달하는 州가 면허자체가 없으며,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로 발주자 보

호에 초점이 맞추어짐.  

•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건설업 영업을 위한 면허나 허가가 없음. 

— 둘째, 수 천만원 대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공사의 경우 입·

낙찰 과정상 부적격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

법으로 주로 사전/후 능력심사제도와 보증제도가 활용됨. 

•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사전/후 능력심사제도와 더불어 보증제도를 의무

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해 부적격업체를 배제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대신 엄격한 사전능력심사

제도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배제함. 

• 일본의 경우에도 일종의 사전능력심사제도인 경영사항심사의 지속적인 강

화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자 하고 있음. 

— 셋째, 사전능력심사나 보증 심사는 재무능력과 시공실적의 양대 관점에서 이

루어지는데,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의 경우 재무능력에 좀더 높은 비중을 둠.

•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의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비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고 있으며, 캐나다의 연방정부도 재무상태를 중시하여 10,000달러 이상되는

공공공사시 자체 파일이나 신용평가 기관을 이용하여 재무상태를 평가하

도록 함. 또한, 미국의 공사이행보증에서도 재무상태를 주로 평가함.  

— 넷째, 영국,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공사 완공 후 공사의 질을 평가, 공사결과

를 입찰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부적격업체를 배제하는 하는 사후 평가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Performance Report를 통하여 공사실적이 부진한

업체를 Approved List 등록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정부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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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州와 캐나다의 연방정부의 경우 기존업자에 대한 Black List를 보유하

여 부적격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함.  

— 다섯째, 일본의 경우 불량·부적격업체의 증가에 대응하여 허가기준 중 재산적

기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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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적격 업체 퇴출·배제 원활화 방안

1. 기본 원칙

— 부적격 업체의 양산에 따른 문제의 인식, 부적격업체 배제를 위한 외국 제도

에 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부적격 업체의 퇴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배제를 활성화하되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제

한하지 말아야 함. 

• 1987년 면허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건설업의 진입규제는 지

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이에 따라 면허의 불법대여 등 건설업계에 정부

의 실패(government failure) 현상이 만연됨. 이러한 교훈을 살펴 볼 때, 부

적격업체 퇴출을 위한 방안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둘째, 현재 부적격업체 양산의 주요 원인인 요행에 의한 낙찰 가능성과 브로

커들의 커미션을 근절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부적격업체 퇴출/배제를 위한 방안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

시키거나 지나치게 규제가 과다하여 규제의 비용이 효과를 상쇄, 행정의 효율

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함.     

— 넷째, 현재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부적격 업체 퇴출 방안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여타 제반 여

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개선방안

(( 11 )) 부부적적격격 업업체체 퇴퇴출출//배배제제 원원활활화화를를 위위한한 대대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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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업체 양산의 원인과 이의 퇴출/배제를 위한 국내·외 제도들을 살펴볼

때 부적격업체를 퇴출/배제하기 위한 방안들은 전술한 개선의 기본원칙 하에

서 제2장에서 지적된 부적격업체 양산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부적격업체 양산 원인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퇴출이나 시장 배제를 위해 활

용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등록비용을 높이는 방안임. 

• 둘째, 입·낙찰 과정상 부적격업체를 배제/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하여 요행에 의한 낙찰이나 브로커의 커미션을 없애는 방안임. 

• 셋째, 무자격, 부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질 심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

안임.  

• 넷째,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임. 

—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시행에 따른 파급효

과도 각기 상이함. 따라서 각 제도의 시행 가능성과 시행의 우선 순위를 선정

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개선의 기본원칙에 따라 각 대안들의 효과를 평가하여

야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부적격업체가 등록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일시적으로는

업체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임. 

• 그러나 이는 현재 부적격업체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요행에 의한

수주나 브로커의 커미션을 근절시키지는 못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유발될

우려가 높음.    

• 즉, ① 신규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아 유효경쟁을 제한하고30), ②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켜 이익의 폭을 감소시킴31). 또한, ③ 시장개방이후

국내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외국기업들이 클레임을 제기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신규

업체/부적격업체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임. 요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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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주나 브로커의 커미션 등 건설업에 타 산업에 비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한 부적격업체의 건설업 진입을 근본적으로 막

기는 어렵기 때문임.   

— 둘째, 소규모 공사의 입·낙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시 ① 적격심사를

개선, 보완하는 방안과 ②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③ 현

재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내용

사후평가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18항)32)를 응용, 이를 단순화한「간이 사

후 평가제도」를 도입·활성화하는 방안의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음.  

① 실적평가 제외 대상 공사 범위의 축소, 적격심사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심사 강화 등 적격심사를 개선, 보완하는 방안은,

•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정상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요행에 의한 낙찰과 브로커의 커미션을 어느 정도 배제

할 수 있는 방법임. 

• 그러나 요행에 의한 낙찰과 브로커의 커미션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함

으로써 여전히 부적격업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강화는 행정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② 소규모 공사에도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최저가 낙찰제도를 시행

하는 방안은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시장경쟁을

확보하고 요행에 의한 낙찰이나 브로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임.     

• 그러나 현재 건설업체의 견적능력이 취약하여 최저가낙찰제도가 시행

30) 지난 1979년부터 87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지속된 건설업 면허동결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진입제한은 건설업 면허를 특허화시켜 면허대여, 부실시공 등의 부작
용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31) 만약 낙찰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브로커 업체들이 공사 낙찰을 통해서 얻는 이
익분을 상쇄할 만큼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한다면, 정상영업 업체들이 공사수행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은 급격히 감소할 것임. 
32)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18항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 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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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대다수 중소 건설업체들이 견적을 외주에 의존해야 하므로 별

도의 비용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됨. 따라서 중소업체들의 막대한 반발

이 예상됨. 

• 또한,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증시장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함. 물론

2000년 7월을 기하여 공제조합가입을 임의화하여 민간 보증시장 활성화

를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민간 보증보험회사나

은행을 통한 보증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건설공제조합 조차 향후

본격화될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평가 모델이 미흡한 실정임.  

• 나아가 현재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된 정부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이(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에 최저가낙찰제도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보증시장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③「간이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활성화하는 방안은,

• 요행에 의한 낙찰을 막을 수는 없으나 공사 결과에 대한 feed-back을

통하여 기존의 업체 중 실질적인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방안임. 

• 그러나 평가에 필요한 인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가

능성이 있음. 

— 셋째, 실사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경우 부적격업체를 가

장 확실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임. 

• 그러나 현재 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실사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원 충원에 따르는 행정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높음. 

• 따라서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실효가 떨

어질 우려가 있음. 

— 넷째, 자율규제 강화(안)은 시장경쟁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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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불신 풍토가 만연한 현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를

통한 부적격업체 배제 효과를 가늠할 수 없으며, 자칫 업계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 

• 더욱이 대한건설협회의 가입이 임의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율규제는

협회에 가입한 업체만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

능성이 높음.   

— 지금까지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Ⅴ-1>과 같음. 

(( 22 )) 장장기기 개개선선 방방향향

— 선진 외국의 사례와 개선원칙에 따른 각 대안들의 평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적격업체의 시장 배제/퇴출 원활화는 진입규제의 강화

나 처벌의 강화보다는 입·낙찰 제도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②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공

사이행보증과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③ 사후평가제도를

<<표표ⅤⅤ--11>>    개개선선원원칙칙에에 입입각각한한 대대안안의의 평평가가

주:○ 긍정적 효과, △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동시 유발, × 부정적 효과.

개선원칙
시장경재
확보

요행낙찰 및
브로커 근절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과
행정비용 상승 최소화처;서허ㅣ

단기적 시행
가능성

개 선 원 칙

대안

등록기준 강화 × △

△

△

×

△

△

△

△

단기가능

중·단기가능

단기불가능

중·단기가능

단기가능

중기가능

적격심사 강화

이행보증제도 및 최
저가낙찰제도 도입

간이 사후평가제도
도입 및 활성화

실질심사 및 처벌 강화

자율규제 강화

소규모
공사
입·낙찰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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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활성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조달청을 제외한 대다수 발주기관들이 적절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담당 인원도 부족한 실정임.      

— 또한,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에 의한 심사기준의 강화는 모든 이해

집단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로비의 원인을 제공하며, 이해집단의 논리에 의

해 정책이 좌우되어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하여 정부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 부적격업체의 배제/퇴출은 민간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볼 때, 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예: 3억원

또는 5억원)의 소규모 공사에도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증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브로커의 커미션을 없애기

위해 최저낙찰제도를 도입함. 

• 그러나 보증심사는 주로 재무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공사의 특

성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시에는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전/후 심사

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공사(예를 들면 5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결과를 평가하는「간이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제로 공사수행에

문제가 되었던 업체들이 다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feed-back시

스템을 활성화함.

(( 33 )) 단단기기 현현안안 해해소소 방방안안

— 그러나 앞서 제시된 공사이행보증 및 최저가낙찰제도의 도입(안)은, 대안의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보증시장의 미성숙과 평가지표의 미비로 인해

단기간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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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적용

가능한 대안33)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등록기준의 강화

— 제2장의 부적격업체 증가 원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신규 부적격업체

의 급증은 간접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가 완화된 데에 따른 등록

비용 경감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따라서 신규 부적격업체의 진입을 제한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등록 기준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 방안은 부적격업체 양산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며, 자칫하

면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입·낙찰제도에 부적격업체 배제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까지

이는 과도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 상향조정의 정도도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적용에 있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장·단기적인 파급효과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전제하에 등록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가. 자본금 및 기술자 요건의 상향조정

— 앞서 제2장의 현황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부분은 단일업종인 토목과 건축 분야임. 따라서 이 분야의 등록기준이 검

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토목과 건축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토건의 경우 등록을 위하

여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자 수가 각각 10억원, 10인인데 반해 개별 면허

33) 여기서 제시되는 등록기준 강화 방안은 그간 본 원과 협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내
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또한, 등록기준 강화, 실적 평가 제외 대상 공사의 축소
및 소규모 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공청회
가 개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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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합은 8억원과 7인으로 되어 있어 토목과 건축의 통합시 正의 시너

지 효과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음.

• 토목과 건축은 부분적으로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개별면허요건

의 합이 토건 기준을 상회하여야 함.

• 또한 건축, 토목공사가 일반적으로 조경공사에 비해 공사규모가 크고 기술

적으로도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조경면허의 기준만큼은 상향조

정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토목과 건축 단일면허의 최소 등록요건은 각각 자본금 5억원, 기술자

5인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그러나 자본금 요건의 강화와는 달리 기술자 요건의 강화는 Free-lancer제도

가 도입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된 현 시점에서 건설기업의 인력 활용의 효율성

을 저해하고 고정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

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됨.     

나. 등록요건의 신설

① 사무실 규정의 부활

— 기존의「건설업법」체계 하에서 일반건설업 면허요건으로 사무실 규모에 대

한 규정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일정 규모의 사무실

보유는 당연하다는 취지 하에 1989년「건설업법」을 개정하면서 삭제됨.

— 그러나 현재 그러한 법 취지를 악용하여 handphone company, paper company

가 난립함. 

• 건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건전한 영업자라고 한다면「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의 인력기준을 유지할 경우 사무실의 운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장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등록요건에 사무실 보유기준을 다시 설정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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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요건의 신설

—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체의 재무능력확보는 영업의 중요

한 전제임. 그러나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일단 등록이 끝나면 자본금 보유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요망됨.

•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것으로 그 기간 중에 각종 risk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발주자, 하도급업자 등을 보호하여야 함.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격업체의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본

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이를 위해「보증능력사실확인서」의 제출을 등록요건에 추가함. 「보증능력사실

확인서」의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확인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며, 면허 종류 변경시 갱신이 가능

하도록 함. 

• 확인서 발급은 건설공제조합, 보증기관, 시중은행, 보험사 등 업체의 편의

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 보증기관이 정기적(매월 또는 분기별)으로 건교부에 보고하도록 함. 

—「보증능력사실확인서」를 운용시 업체에 가중되는 부담은 정상적으로 영업행

위를 한 기존업체의 경우 부담 가중 문제는 거의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34)

— 공제조합 이용시 추가부담 예상금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음.

• 98년 7월 1일 이전 등록업체 : 추가부담 없음. 

• 99년 7월 1일∼2000년 6월 30일 등록업체 : 일부 추가 부담 발생

• 2000년 7월 1일 이후 등록업체 : 신규출자 문제 발생. 

—「보증능력사실확인서」상 보증한도의 준거는 ① 자본금, ② 최소 연간공사 실

적35), 그리고 ③ 실적제한공사의 하한선(10억원)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할 수

34) 이는 법정자본금을 납입하였거나 정상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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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최소 연간공사실적과 실적제한공사의 하한선은 문제점을 지니므로 자

본금을 기준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의 경우 그 특성상 설비투자가 없음. 따라서 자본금 중 창업비, 급료

등 소모성 경비나 부지 등 고정자산 취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이 실

질적으로 보증을 위한 자금으로 소요됨.       

• 따라서 법정 자본금 중 창업비 및 소모성 경비(법인세법 적용)를 약 2억원

으로 추산할 경우 보증능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금액은 토건/산업설

비: 8억원, 토목/건축/조경: 4억원임. 

• 최소 연간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보증능력을 확인받아야 할 금

액은 토건/산업설비: 6억원, 토목/건축/조경: 2.5억원이나 현재 실질적으

로 3년 연속 6억원(2.5억원) 미달시에도 면허발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태

이므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됨. 

• 한편, 실적제한공사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한선이 하향 조정될 경

우 보증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져 실효성이 떨어질 가

능성이 높음. 

2) 적격심사의 변별력 제고

—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소규모공사의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 첫째, 실적평가 제외 대상 공사를 축소하는 방안임.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시장이 전체 공공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86.6%에 이르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도 22.7% 차지하여 부적격업체 난립

의 원인이 됨. 

• 둘째,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 여부 검사하는 방안으로 입찰기준일 현재

등록기준상의 기술자 보유 현황을 심사하여 미달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

외하는 방안임.  

• 셋째, 이 밖에 기술자 현장설명회 참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35)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면허별로 연간 최소 공사실적(토건면허: 6억원, 단일면
허: 2.5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3년간 최소 공사실적에 미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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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는 현재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인력활용의 유용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3) 기존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시 처벌규정의 강화

— 현재 입법 예고 중인「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업체

의 경우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와 이후 1년 6

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함. 

• 그러나 이는 등록 말소 후 5년경과 후 재등록 가능이라는 부적격 신규업

체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함. 

• 또한, 부적격업체의 증가로 일본이 취한“허가 취소시 기존의 2년에서 5년

으로 연장”조치와 비교해 볼 때도 그 처벌이 매우 미미하여 실효성이 의

문시됨. 

•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재등록 금지 기간을 신규업체와 같이 5

년으로 연장하여야 할 것임.

4) 소규모 공사에「간이 사후평가 제도」도입

— 공사 결과에 대한 feed-back시스템이 전혀 없는 현 소규모 공사의 입·낙찰

시스템에서 브로커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다소 증가

하더라도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50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사후 평가제

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를 대폭 단순화한 방식의「간이 사후평가 제도」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 경우 평가가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과 업체간

의 결탁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를 위한 매뉴

얼을 작성·배포하며,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

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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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 IMF이후 공사물량이 대폭 감소한 이래로 현재까지 건설업은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업체 수 증가와 더불어 부적격업체

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이러한 부적격업체 양산의 주요 원인은 브로커의 커미션 근절을 위한 시스템

부재와 처벌의 미흡, 요행에 의해 낙찰이 가능한 입·낙찰제도, 등록비용의

경감 및 부적격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요약됨.  

— 부적격업체의 증가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증대시키고

거래질서를 왜곡하여 정상업체의 부실화 초래하며, 건설업계에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적격업체 배제와 관련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관련 제도들의 현황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제도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퇴출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시행 가능한

각 대안들을 평가함. 

— 평가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입규제 강화를 통한 방안은 업체의 증가는

막을 수 있지만 부적격업체 증가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따라서

이는 과도기적이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적격업체의 퇴출은 입·낙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장기적으로는 이행보증제도를 도입, 시장기능 강화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함. 그러나 보증심사는 주로 재무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사전/후 자격심사를 자율적으

로 실시하도록 함. 

— 그러나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증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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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입찰에 반영하

기 위한 feed-back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일정규모(예: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간이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신규 부적격업체의 진입뿐 아니라 기존 업체의 부적격화를 방지하

기 위해 기존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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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국국의의 건건설설업업 면면허허 //  등등록록제제도도

州 면 허 요 건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 면허에는 1건 공사 당 최고입찰 및 도급한도액이 명시되어야 함(최근재
무제표의 순자산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심사는 구두, 서면, 또는 양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며, 심사방법
은 재무상황, 과거공사실적, 시방서 및 사업계획서의 판독능력, 견적, 시
공능력, 윤리성 및 기타 요소 등임.

- 일반건설업자는 10,000달러 상당의 Bond를 제출하여야 함. Bond 대신
담보제공이나 현금예치도 가능함.
- 보험가입을 증명해야 함(재산상의 피해: 20,000불, 인사사고 1명인 경
우: 50,000불, 2명 이상인 경우 100,000불)

- 제출서류
사업내용진술서, 아리조나 주 법인위원회(ACC)로부터 우수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명서, 면허의 종류에 따라 2,500달러에서 100,000달러 상당의
건설업 면허 보증서 또는 주정부에 현금예치, 건설업 면허 보증이외에
75,000달러 상당의 소비자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개개 건설업 면허에
75,000달러까지 보상해주는‘건설업복구기금’에 300달러 미만의 기금을
납부.
- 또한 양호한 신용도를 보유해야하며, 유사한 공사의 수행경험, 건축과
산업안전 및 보건위생에 관한 신청자의 지식수준을 서면으로 제출.

- 공사실적, 능력, 공사유형, 과거공사 시공태도 및 성실성, 재무상태, 장
비, 공중보건 및 안전, 면허관련조항 위반여부에 대해 심사
- 회사의 유자격자가 시험

- 면허신청자는 과거 10년 동안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최소한 4
년간 기능인, 십장, 감독관, 또는 시공업자로서 공사경험이 있다는 증거
를 제시하여야 함.
- 또한 2,500달러 이상이 운영자금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면허법, 기업경영 및 면허관련특수업종의 지식에 관한 서면시험을 통과
하여야 함.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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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면 허 요 건

Colorado

Conneticut

Georgia

Florida

Dellaware

Hawaii

Idaho

Illinois

- 면허법 없음

- 코네티컷 주법령에 의하면 Section 20-330(전기기술자, 배관공, 냉난방설
치업자 및 직공, 엘리베이터 및 소방스프링클러 직공), 29-221(크레인
운전자)에서 요구되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일정금액이상의 종합건설공사나 주요 하도급공사에 고
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 개별기업의 경우 내무성이 발행한 Certification of Good Standing을 제출
해야 함.

- 면허는 세입을 위한 것으로 시험은 없음.

- 면허시험을 신청해야 함. 신청시에는
·본인이 4층 이하의 구조물 공사경력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확인서(1년이내)를 제출/자
산, 부채, 총자본, 순자본 포함(순자본의 경우 10,000달러 이상이어야 함.
·과거 공사경력, 과거 지급불이행 수표 및 경력에 관한 정보도 제출
- 면허 발급이전에 건설업자는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대인·대물 보험증
서와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재산손해보험증서를 제시해야 함
- 시험있음

- 州 단위의 면허규정은 없으나 local단위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있음.

- 노동자의 보상보험(Compensation insurance) 증명.
- 상해보험 1인당 100,000달러, 1건당 300,000달러, 자산손해보험 50,000달
러에 가입해야 함.
- 시험있음

신청서 기재 내용
·최근 3년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공사금액 및 발주기관
·보유기자재현황
·재무제표자료 및 기타 주 공공사업 면허국에서 면허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건설업 면허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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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면 허 요 건

lowa

Kansas

kentucd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 연간 수익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노동담당관에게 등록해야함.

- 별도의 면허규정은 없음.
- 단, 계약시 지불보증을 위한 1,000달러 이상의 본드를 제출하여야 함.

- 면허소지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전자격심사에 영향을 미침.

- 면허 신청시 재무제표, 공사경험 및 신청자의 유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
두 첨부하여야 하며, 위원회(1년 12회 개최)는 신청자를 평가하여 공사
의 종류에 따라 입찰을 허용함.

- 건설업면허는 필요 없으나, 전공, 배관공, 엘리베이터 설비, 주택수리공
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입찰시에는 면허가 필요 없으나 수주 및 계약체결에는 면허를 소지하여
야함.
- 면허는 신청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즉시 발급되며 심사는 거치지
않음

- 면허규정 없음

- 주택업체나 하자보수업체가 주택공사 또는 주상복합공사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함.

- 면허 관련규정 없음

- 면허 관련규정 없음

- 5,000달러 이상의 공사 참가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면허 신청시 공사경험, 건설업자로서의 능력, 신청서접수 5년전까지의
기성공사 계약실적, 종합재무제표, 공공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국에서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공 및 민간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세무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
- 고용안정법에 따른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세금의 납부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증권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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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면 허 요 건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 모든 건설업자가 받아야 함.
- 면허 신청시 면허발급 신청자의 경력, 능력, 특기사항, 재무사항 등을
명기.
-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면허신청자는 산업보험 및 직업병보험
증명서 또는 보험감독위원장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
명서를 제시해야 함.
- 또한 건설업자의 재무능력과 시공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주 정부 건설위
원회에서 정한 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액은 1,000
달러 이상 50,000달러 이하임. 

- 공공이나 민간업체에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전기기사나 배관공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있음.

- 모든 공사 계약시 면허번호 또는 증명번호를 명기하여야 함.

- 주 건설산업국에서 면허를 담당.
- 심사항목
신용등급, 자기자본
총자산, 순유동자산(net quick assets)
사업관리 경험, 과거재무관행 및 경험
과거 파산유무여부
계약할 공사의 규모 및 범위
- 총 연간사업비로 5,000만 달러 미만, 100,000달러 미만, 100,000달러 이상
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1,000달러, 2,500달러, 5,000달러의 금액
을 재무책임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업무지식과 건설업자를 규율하는 건설업법 및 법규지식에 대한 평가시
험을 받아야함.

-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면허취득에 관한 법은 없음.

- 45,000달러 이상의 공사에 입찰하여 도급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발급신
청서를 종합건설업자면허관리위원회에 정기총회, 특별회의 개최일 30
일전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발급신청자의 경험, 조직, 재무상태, 공사실적 및 필기시험의 합격
을 기초로 하여 건설업 면허를 발급함.
- 면허는 매년 1월 재발급 받아야 하며, 수수료가 요구됨.
- 계약상식, 설계도 및 시방서 판독능력, 공사예정가격 산정능력, 건설윤
리 및 건설업자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의 시험을 받아야 함.



부록·59

州 면 허 요 건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Pennsylvania

- 500달러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
- 공사금액에 따라 A급, B급(250,000달러 이상), C급(120,000달러 이상), 
D급(50,000달리 이상)으로 나누고, A급의 경우 2,000달러, 그 외는
1,000  달러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함.

- 면허를 요구하는 법은 없음

- 공사에 참가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 Construction Contractors Board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기재사항
신청업종, 5년이내 면허신청인과 연루된 보증배상청구 및 소송사건판결
목록, 사회보장번호, 근로자 손해배상보험계좌번호, 비고용 보험 계좌번
호, 주 원천과세 납부계좌번호, 연방 경영자 등록번호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공공책임보험과 보험가입금 50만 달러
의 대인 및 대물손해보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종합건설업체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금액 1만 달러의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의 유자격자가 시험

- 면허제도 없음.

- 면허취득을 강제하는 법은 없음.

- 구조물 건설자(단독주택, 콘도 등을 포함한 주거용 주택)로서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주거용 공사를 위한 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함.
- 등록하기 위해서는 Builders Registration Board에 신청해야 함, 신청서에
는 사회보장번호, 근로자 인재보상보험 계좌번호 또는 회사명, 비고용보
험, 계좌번호, 주원천과세 납부 계좌번호, 파트너나 합작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발주자, 법인의 임원명단(법인일 경우)등을 기재하여야 함.
- 등록기간동안 재산상의 손해보험 100,000달러, 1인 상해보험 150,000달
러, 1인 이상 상해보험 250,000달러 등에 가입해야 함.

- 종합건설업(General Contractor)면허와 입찰자(Bidder)면허의 2종류가 있으
며, 입찰에 참가하여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함.
- 모든 경쟁입찰공사에서는 입찰금액의 5%이상 금액의 입찰보증을 제시
해야 함.
- 도로 교통성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공사계약시 계약금액 총액에 해당하
는 이행보증과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지불보증을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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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면 허 요 건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
n

- 면허취득을 강제하는 법은 없음.

- 25,000달러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
- 면허심사위원회에 25,000이상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공술서와 소
정의 양식 제출

-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도시에서는 여전히 면허 요구

- 면허신청서식의 주요기재내용은 신청자의 경력, 재정능력, 일반적성임.
- 미연방정부 및 州정부의 공인된 기관·정치적 단체, 관개시설의 보수공
사 및 배수하천 건설공사, 자산소유권자의 편익을 위해 시공되는 구조
물 등 일부에 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 시험 통과 후 근로자 보상보험가입증빙서, 각 건수 당 100,000달러, 총
300,000달러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 가입증빙서, 유타주의 노동성, 상공
성, 세무위원회에 등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시켜야 함.
- 건설업자와 개별 유자격자는 면허담당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
야 함.

- 건설업자는 면허가 필요치 않으나 전기기사, 배관공은 면허를 취득해
야 함.

- 개인이나 법인은 면허를 취득해야 함.
- A등급면허(단일공사 40,000달러이상, 연내 총 300,000달러이상), B등급면
허(단일공사 4,000달러이상)로 구분하며 1,500달러 미만 공사는 면허가
필요 없음.
- 배관, 전기, HVAC, 냉동에 관한 A급 면허시험이 시행됨.

- 산업노동성 산하 건설 및 건설안전감시국에 신청서 제출
- 종합건설업자는 보증이나 양도성 증권예치금으로 6,000달러를 전문건설
업자는 4,0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함
- 면허신청자는 면허등록 유효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는 120,000달러의
종합책임보험(재산손실보장 20,000달러, 공공 책임보험 100,000달러)에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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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면 허 요 건

West
Vergina

Wisconsin

Wyoming

- 종신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설업자 면
허발급위원회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야 함.

- 면허취득을 강제하는 법은 없음.

- 면허제한 없음.

자료 : 대한건설협회, 『미국의 각 州별 건설업관련제도』, 1995; R. L. Bryson,
CONTRACTING IN ALL 50 STATES, Craftsman Book Compan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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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국국 주주요요 주주의의 사사전전자자격격심심사사제제도도

州 내 용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ticut

Florida

- 도로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아야
함.(재원, 장비, 과거 공사실적 ,회사 및 직원의 경력, 자재 및
장비공급업체 관 련신용도, 공인회계사나 도로국이 승인한
50,000달러 이상 가액의 재무제표 등)
-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

- 1967년 폐지

- 주 도로공사 입찰시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연간 재무제표, 제반정보는 15개월간 유효
하나 주 정부에서 추가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 도로건설공사 입찰시
- 재무제표 및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최대공사한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20,000달러 이상의 공사시 면허제시)
- 최대한도 공사에는 미완성공사도 포함됨.

- 총무처가 발주하는 300,000달러 이상의 공사에 입찰 시
- 재무능력과 공공공사 시공경험을 표준설문양식에 기재

- 특수한 종류의 공사시, 도로공사 입찰시
- 50,000달러 이상의 공공공사시 총 금액의 50%보증

- 운수성 발주 공사 입찰시
- 개별회사단위별로 제출, 다른 회사와 제휴하여 제출할 수 없음
(조직 형태 및 임원진, 재무제표, 장비현황, 공사실적)

- 25만 달러 이상의 도로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운수성에 사전
자격심사 신청을 해야함
- 사전자격심사제도는 재무재표 발급일 또는 주정부가 명시한 날
로부터 16개월간 유효함.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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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내 용

Indiana
(Kansas,
Kentucky)

Illinois

Massachusetts

Michigan

South Dakota

Tennessee

- 주 운수성이나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시
- 재정능력, 조직 및 경험, 공장소유 여부 및 장비보유현황, 공사
실적 등을 심사함

- 운수성(고속도로사업/도로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시
- 200,000(500,000/1,000,000)이상인 사업에 입찰하는 경우 재무제
표나 실적 증명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 50,000달러 이상의 공공공사의 입찰시

- 도로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200,000달러를 초과하는 공사의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공인회계
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소한 100,000달러 이상의 도로공사 입찰에 참가시

- 25,000달러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공사를 시공하려는 건설업자

자료 :대한건설협회, 『미국의 각 州별 건설업관련제도』, 1995; R. L. Bryson, CONTRACTING IN ALL 50
STATES, Craftsman Book Compan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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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cash - flow=당기기익+당기감가상각실시액+담보금증가액-주주배당금-임원상여금
2. 필요운용자금월상배율=(收取勘定18)+미완성공사지출금-支拂勘定19)-미완성공사수납금÷(매상고÷12)
3. 입체공사고비율=(收取勘定+미완성공사지출금-미완성공사수납금)÷매상고+미완성공사지출금)×100
4. 收取勘定月商倍率=收取勘定÷(매상고÷12)
5. 자기 자본 비율=자기 자본÷총 자본
6. 유이자 부채 월상 배율=유이자 부채÷(매상고÷12)
7. 순 지불 이자 비율=(지불 이자-수취 이자 배당금)÷매상고×100

자료:入札制度問題硏究會, 『やさしい公共工事入札の解說』, 1999;
www.hasim. gr. jp; home4. highway. ne. jp /nisi/


